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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림예산

 현황과 시사점*

박 준 기 ‧ 김 태 곤

1. 일본 농업구조의 변화 1)

  일본 농업은 시장개방에 의한 농산물가격 하락을 비롯하여,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

화, 농지면적 및 경지이용률의 감소 등으로 농업생산액이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

고 있다. 

  농가 수는 1960년 618만 호에서 2010년 253만 호로 지난 50년 간 60%나 감소하였다. 

농지면적은 1971년 609만 ha에서 2010년 459만 ha로 감소하였다. 경지이용률은 1956년 

138%에서 2009년 92%로 떨어지는 등 농업자원의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

구와 농지 등의 감소영향으로 농업생산액은 1990년 7조9,377억 엔에서 2008년 4조

4,295억 엔으로 절정기의 55.8%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8년 현재 농업생산액은 

GDP의 0.9%로 떨어지고 있다. 

  판매농가의 농업취업인구는 대폭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업취업인구는 1995년 482만 명에서 2010년 260만6천 명으로 감소하였고, 농업취업

인구의 평균연령은 1995년 59.1세에서 2010년 65.8세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지면적과 농가 수가 동시에 감소하는 가운데 농가 수 감소가 급격하여 토지 이용

 * 본 내용은 ‘농업부문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설정 연구(2011)'의 제3장을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연구위원과 김태곤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jkpark@krei.re.kr, 02-3299-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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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농업의 호당 경영규모는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 호당 경영규모는 1995년 1.20ha(도

도부현 0.92, 홋카이도 12.69)에서 2010년 2.19ha(도도부현 1.59, 홋카이도 23.49)로 최근 

확대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경영규모 전망은 판매농가 

2.60ha, 주업농가 7.70ha이다. 반면에 원예나 축산 등 자본집약적인 시설형 농업의 규

모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 농업생산력이 저하하는 가운데 식생활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자급률은 계

속 하락하여 왔으나,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여 생산을 장려한 결과 최근 하락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열량기준 자급률은 1970년 60%에서 2000년 40%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9년 40%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자급률 목표는 

50%이다.  

  식생활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국민 1인당 1년간 소비량은 품목에 따라 늘어나

거나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생산이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자급률 하락

을 초래하고 있다. 쌀 소비는 1965년 112kg에서 2009년 58.5kg로 감소한 반면,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은 같은 기간에 9.2kg에서 28.6kg로 증가하였고, 유지류 소비량은 1995

년 6.3kg에서 2009년 13.1kg로 늘었다. 

  한편 쌀 과잉에 의한 가격하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현상으로 주로 영세규모 

농가, 고령자·여성 농업인들로 구성되는 지연성 조직경영체인 ‘마을영농’이 늘어나고 

있다. 마을영농 수는 2005년 10,063개 조직에서 2010년 13,577개 조직(법인 15.0%)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직불제 등의 대상으로 인정됨

으로써 영세농가의 조직경영체로 그 역할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 주도의 산지직판장을 통한 ‘직거래’ 매출액이 급증하고(6차산업화), 채소·

과일·축산 등 자본·기술 집약 부문에서는 ‘농외기업과의 연대’(농상공연대) 등 지역단

위에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농상공연대는 지역단위에서 농업과 토건업·식품제조업 등이 연대하여 

새로운 수요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형태이다.  

2. 일본 농정의 변화

2.1. 신정책 추진

  WTO 체제에 대응한 일본의 농정개혁은 1992년 ‘새로운 식량·농업·농촌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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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책)’이다. 농정을 종전의 농업정책 중심에서 식량정책, 농업정책, 농촌정책 등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식량정책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① 농업의 생산성 향

상, ② 경영감각이 뛰어난 경영체 확보, ③ 농지·수자원 보전, ④ 농업기술 혁신을 도

모하여 농산물의 품질·생산비 등의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이다. 

  농업정책은 ① 지역농업의 개편과 경영감각이 뛰어난 경영체 육성, ② 경영형태 다

양화, ③ 신규 취농 촉진과 여성역할의 명확화, ④ 농지와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개량사업 추진방식 정비, ⑤ 기술개발 촉진 등의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다. 

  농촌정책은 지역자원의 유지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① 농림업 진흥, ② 

취업기회 확보, ③ 도농교류 촉진, ④ 생활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여 농촌 활성화를 도

모하고, 또 조건이 불리한 중산간지역에서 ① 산업진흥·생활환경 정비, ② 지역자원의 

적절한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정주인구 확보에 노력한다는 방향이다. 

2.2. 기본법 제정과 기본계획 결정

  1999년 새로운 기본법으로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여, 농정의 이념과 방향, 

중장기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새

로운 기본법에서는 농정의 추진체제와 관련하여 농정의 4대 이념을 제시하고, 이에 근

거하여 10년 정도의 중장기정책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입하되 5년마다 개정된다.

  4대 이념은 ①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② 다원적 기능발휘, ③ 농업의 지속적 발전, 

④ 농촌 진흥 등이며 인과관계를 보면 농업의 지속적 발전과 농촌 진흥을 통하여 식

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다원적 기능발휘를 도모한다는 것으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다원적 기능발휘와 함께 농정의 최상위 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은 기본법에 근거한 10년 정도의 농정의 구체적인 시책방향

을 결정한 구체적인 농정추진계획이다. 지난 2000년 3월에 결정된 이후 2005년 3월, 

2010년 3월에 수정되었다. 

  중요한 내용은 자급률 목표설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도별 공정관리 실시, 전업

농을 대상으로 하는 농가단위 직불제의 전면 도입, 그리고 농산물 수출을 포함하여 적

극적인 농업추진에 지원하는 공격적 농정이 핵심이다. 

  자급률 목표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생산과 소비수준을 감안하여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였다. 2005년 계획에서는 2015년에는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45%를 결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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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정책 비 고

1992
 ◦ 새로운 식량·농업·농촌정책의 방향(신정책) 결정
    - WTO 체제에 대응한 정책방향 제시
    - 농정의 식량·농업·농촌정책 등으로 분화 

1999

 ◦ ‘식량·농업·농촌기본법’제정
    - 농정의 4대 이념 제시
      ①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② 다원적 기능발휘
      ③ 농업의 지속적 발전          ④ 농촌 진흥

2000
 ◦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결정
    - 10년간의 농정방향·기본시책 제시, 5년마다 수정
    - 식량자급률 목표설정

2005  ◦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1차 수정

2007

 ◦ 3대 개혁 추진
    - ‘품목횡단적경영안정대책’시행
    - ‘농지·물·환경보전 직불제’시행
    - ‘쌀 정책개혁’추진

2009
 ◦ 민주당 정권공약(매니페스토)
    - 목적: 격차축소·식량안보·지역사회 유지
    - 수단: 호별소득보상제도, 농산어촌 6차산업화

정권교체

2010

 ◦ ‘식량·농업·농촌기본계획’2차 수정
    - 식량자급률 목표의 상향조정
    - 호별소득보상제도 도입
    - 농산어촌 6차산업화 추진
    - 식품의 안전성 확보
 ◦ 쌀호별소득보상제도사업 실시

민주당의 정책방향
4대 이념 유지

2011

 ◦ 호별소득보상제도 전면실시
    - 쌀 소득보상직불제
    - 논활용 소득보상직불제
    - 밭작물 소득보상직불제
 ◦ 6차산업화 실시

표 1  일본 농정의 전개과정

나, 2010년 계획에서는 2020년 자급률 목표를 50%로 설정하여 연도별로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정책개선을 시도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자급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3. 일본의 농림예산 현황

  일본의 2011년도 농림수산예산은 2조2,712억 엔으로 전년대비 7.4%(1,806억 엔)나 감

소하였다. 11년 연속 감소하는 등 농정에서 예산 제약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1) 2011

년도 국가예산총액은 92조4,116억 엔에 달하며, 전년대비 0.1% 증가하여 최고 수준을 

1) 농림수산예산이 최고였던 시기는 1982년 3조7,010억 엔이며, 2011년은 38.6%나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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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 2010 2011

예산액 전년
대비 예산액 전년

대비 예산액 전년
대비

농림수산예산총액 25,605 97.1 24,517 95.8 22,712 92.6

  비공공사업비
    식량안정공급 관련

15,653
8,659

102.3
100.9

17,954
11,599

114.7
133.9

17,517
11,587

97.6
99.8

  공공사업비
    농업농촌정비
    임야공공
      치산
      산림정비
    수산기반정비 
    해안
    농산어촌지역정비
    재해복구 등

9,952
5,772
2,609
992
1,617
1,199
180
-

193

89.9
86.4
97.4
94.2
99.4
89.5
96.4
-

100.0

6,563
2,129
1,870
688
1,182
822
49

1,500
193

65.9
36.9
71.7
69.4
73.1
68.6
27.3
순증
100.0

5,194
2,129
1,790
608
1,182
724
41
318
193

79.1
100.0
95.7
88.4
100.0
88.0
82.7
21.2

100.0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표 2  일본의 농림예산 내역

단위： 억 엔, %

기록하였다. 국가예산총액대비 농림수산예산비율은 2.5%로 낮아졌다. 

  농업예산의 분류를 살펴보면, 구(舊)농업기본법 하에서는 ① 생산대책, ② 농업구조

개선, ③ 가격유통 및 소득대책, ④ 농업종사자의 복지향상, ⑤ 농업단체, ⑥ 통계조사 

정비, ⑦ 기타 등으로 하여 장기적인 추이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9년의 새로운 기본법 체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되 특히 최근에는 식량안정

공급관계비를 중시하여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① 공공사업비(농업농촌정비사업, 임야

공공, 수산 기반 정비), ② 일반사업비, ③ 식량안정공급관계비 등이다. 

  2009년에 집권한 민주당의 정권공약(매니페스토)에서는 3대 정책과제로 지구온난화

와 지구자원문제, 자급률 하락과 식품의 안전성문제, 농산어촌 붕괴위기 등을 제시하

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2대 정책수단으로 호별소득보상제도와 6차산업화의 확충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인 농림수산 예산의 제약 하에서 정권공약사업인 호별소득보상제도

를 대폭 증액하였으며, 농산어촌 6차산업화는 2011년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호별소

득보상제도는 8,003억 엔으로 전년대비 42.5% 증액하였고, 농산어촌 6차산업화는 256

억 엔을 책정하였다. 

  예산 제약 하에서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산어촌 6차산업화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공공사업비의 대폭적인 축소를 가져왔다. 2010년도 공공사업비는 전년대비 3,389

억 엔(34.1% 감소)이나 감소하는 등 공공사업비의 축소와 사업 폐지를 단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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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호별소득보상제도 예산

  호별소득보상제도는 ① 쌀 소득보상직불제, ② 논활용 소득보상직불제, ③ 밭작물 

소득보상직불제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2011년도 예산으로 8,003억 엔을 확보하였다. 

호별소득보상제도 이외에도 농업자원 보전이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① 중산

간지역직불제, ② 농지·물보전관리직불제, ③ 환경보전형농업직불제 등과 같은 공익형 

직불제와 사탕수수 등 특정품목에 대한 직불금은 별도로 1,182억 엔을 확보하였다. 

  직불제 예산은 9,185억 엔으로 농림수산예산의 40.4%에 달한다. 직불제 예산이 확대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상충되는 의미가 있다. 하나는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피

해를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자급률을 향상한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환

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경영안정을 위한 조건을 

정비해 둔다는 의미이다. 

3.2. 농산어촌 6차산업화 예산

  6차산업화 법에 의하면 관련 사업은 농산어촌지역에서 1차 산업 종사자가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확대하거나 지역에서 업종 간에 연대하여 고용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그

리고 지산지소를 통하여 지역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는 미래를 개척하는 6차 산업 창출 종합대책(130억 

엔), 식품과 지역의 교류촉진대책(17억 엔), 농업인용 다양한 제도금융(109억 엔) 등이다. 

3.3. 식량안보예산 대폭 증액

  식량안보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호별소득보상제도 관련 예산을 포함한 식

량안정공급 관련 예산이 2009년 8,659억 엔에서 2010년과 2011년은 2년 연속 1조1,500

억 엔 수준으로 유지되어 식량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신규 수요 쌀, 맥류, 대두, 메밀, 유채 등의 증산을 도모하는 직불

제 예산을 대폭 증액한 제도설계이다. 

3.4. 공공사업비의 대폭 삭감 

  반면에 공공사업비는 대폭적으로 축소되었다. 축소 정도를 보면 2010년과 2011년 

공공사업비는 전년대비 각각 34.1%, 20.9% 감소하여 총액으로는 지난 3년 간 4,758억 



세계농업 제141호 | 7

엔이 삭감되었다. 공공사업은 1982년 1조4,750억 엔에서 2011년 5,194억 엔으로 64.8% 

감소하였다. 1990년대 이후 공공사업비는 증가하여 2000년은 1조6,639억 엔이었으며, 

이에 대비하면 2011년은 68.8% 감소하였다. 공공사업비 중에서 특히 농업농촌정비사

업의 감소가 현저하며, 2010년 이 사업은 전년대비 63.1%(3,643억 엔)나 삭감되었다.

그림 1  예산제약 하의 호별소득보상제도 관련 예산, 2011년

단위： 억 엔

6 , 5 6 3
5 , 1 9 4

비 공 공 사 업

15 ,6 5 3 1 7 ,9 5 4 1 7 ,5 1 7

공 공 사 업

9 ,9 52

2 009 2 01 0 2 0 1 1

2 5 ,6 0 5
2 4 ,5 1 7

2 2 , 7 1 2

호 별 소 득 보 상

5, 618 호 별 소 득 보 상

8 ,00 3

구 분 2011년 2010년
호별소득보상제도(A)
   밭작물 소득보상직불
   논활용 소득보상직불
   쌀 소득보상직불(고정지불)
   쌀 변동지불
   가산지불
   추진사업비 등 

8,003
2,123
2,284
1,929
1,391
150
126

5,618
0

2,167
1,980
1,391

0
80

기타직불제(B)
   중산간지역직불
   농지·물보전관리직불
   환경보전형농업직불
   감미자원·사탕수수직불

1,182
270
285
48

579

618
265
273

-
80

직불제 합계(C=A+B) 9,185 6,236

농림수산예산(D)
   C/D(%)

22,712
40.4

24,517
25.4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표 3  호별소득보상제도 관련 예산내역

단위： 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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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농림예산 운용의 시사점

  일본 농업은 시장개방에 의한 농산물가격 하락을 비롯하여,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

령화, 농지면적 및 경지이용률의 감소 등으로 농업생산액이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

하고 있다. 

  경지면적과 농가 수가 동시에 감소하는 가운데 농가 수 감소가 급격하여 토지 이용

형 농업의 호당 경영규모는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 국내 농업생산력이 저하하는 가운

데 식생활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자급률은 계속 하락하여 왔으나,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여 생산을 장려한 결과 최근 하락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와 총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쌀 수요가 지

속적으로 감소하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백미)은 1962년 최고 118kg에서 2009년 

58.5kg으로, 총 소비량(현미)은 최고 1963년 1,341만 톤에서 2010년 811만 톤으로 감소

하였다. 한편 새로운 영농형태로 영세 농가들의 지연성 조직경영체인 마을영농이 등

장하였고, 농가와 기업 간이 연대하는 6차 산업화와 농상공연대, 지신지소 등이 확대

되고 있다. 

  일본 농정개혁의 배경에는 농업의 식량 공급력 저하, 농업종사자의 고령화와 과소

화, 농지 유휴화와 같은 농업자원 유실 등의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위기

감이 작용하였다. 농정의 국제규율 강화와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정개혁이 불가피하였다. 또 비농업부문에서 규제완화의 흐름이 농업의 구조

개혁을 비롯한 규제완화 내지는 철폐를 강요하였다. 

  세계 식량위기의 심각성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농정

의 이념으로 설정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에 대응하여 구조개혁을 단행하되, 규모 확대와 공동이용 등을 통한 생산비를 절감하

고, 개별경영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조직경영으로 마을영농을 비롯하

여, 농외기업의 농업 진입, 제3섹터 등 다양한 경영체를 육성한다는 방향이다. 

  일본의 농림수산예산은 1995년 3조4,230억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1년은 2조2,712억 

엔으로 감소하는 등 농정에서 예산제약을 강하게 받고 있다. 예산제약 속에서도 정권

공약(매니페스토)에서 제시한 2대 정책수단, 즉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산어촌 6차산업

화에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호별소득보상제도와 6차산업화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비의 대폭적

인 축소를 가져왔다. 2010년도 공공사업비는 전년대비 34.1%나 감소하였다. 특히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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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중에서 농업농촌정비사업의 감소가 현저하며, 2010년 이 사업은 전년대비 

63.1%나 삭감되었다.  

  직불제 예산은 9,185억 엔으로 농림수산예산의 40.4%에 달한다. 확대되는 배경에는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피해를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자급률을 향상

한다는 의도와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TPP)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한 조건을 정

비해 둔다는 의미 등이 내재되어 있다.  

  호별소득보상제도를 포함한 식량안정공급 관련 예산이 2009년 8,659억 엔에서 2010

년, 2011년 각각 1조1,500억 엔 수준을 유지하는 등 식량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예

산을 투입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일본 농정은 최근 세계적인 식량수급의 불안정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중시하고 있

다. 자급률 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자급률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은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약체화되는 인적자원에 대응

하여 마을영농을 포함한 경영체 육성, 우량농지의 확보와 경작포기지 재생·이모작 확

대 등에 의한 경지이용률 제고, 그리고 전략작물의 증산을 위한 직불제 확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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